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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판문점 USB 수사를 촉구한다.

 
 국가기밀이 담긴 USB, 몰래 넘기면 간첩이고 대놓고 넘기면 통치행위란 말인가?

1. 전국민이 아는 바와 같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문재인과 김정은의 도보다리 

독대 후, 판문점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겨있다는 USB를 건네줬다. 

도보다리 회담에서의 문재인의 입모양을 분석한 결과 “발전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

졌고,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 질의에 대해 “신경제 구상을 (중략)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그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밝혔고, 산업부는 며칠 뒤인 

2018년 5월초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만들었고, 김정은은 수개월 뒤 2019년 신년사에서 “원

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나가자”며 원전 관련 메시지를 냈다. 모든 것이 의문스럽다.

2.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국가 고유의 노하우이자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를 탐지‧수집하는 것은 형법 제98조의 간첩행위에 해당하며, 북한은 대법원이 수차례 인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적국이다. 한반도의 미래 번영을 위한 것이라는 신경제구상이 그렇게 좋

은 내용이라면 국민에게 먼저 공개하는 것이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한변 대변인의 

USB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대통령기록관은 2022. 8. 17.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USB 내용을 밝히는 방법은 이제 강제수사밖에 없다.

3. 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작년 5월 문재인과 윤건영(당시 청와대 상황실장)에 대해 간첩죄

와 이적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미 북으로 넘어간 USB 내용을 확

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고, 이의신청을 통해 현재 사건이 서울중앙

지검 공공수사1부에 계류중이다. 판문점 USB 사건은 문재인 개인의 비리가 아닌 대한민국 전

체의 문제이며, 넓게는 21세기 전세계 이념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이에 한변은 서울중앙지검이 USB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들

이 그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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